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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동안 지속되어온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

은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

부 또는 정도가 핵심 이슈이다. 본 논문은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양론

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준거가 되는 발전원가를 중심으로 찬

반 양론의 주장들을 몇 가지 쟁점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 이해되

고 있는 이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결론에 대신하여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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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대표

되는 시민단체들이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된(이근

대․박정순, 2003: 74) 이 논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 정부와 원전사업자, 경

제계, 그리고 이들의 경제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원자력의

경제성을 옹호하는 그룹이라면, 원자력발전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환

경 및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원자력

의 경제성을 비판하는 세력이다(김면회, 2010: 277-278).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본질적으로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이다. 그런

데 이 논쟁은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계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수출

산업화 전략의 추진뿐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쟁에는 원자

력발전의 안전성, CO2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 하계 및 동계 전력부족 사태, 화석연료 고갈문제 등과 같은 거대 이슈

들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이 이해관계 갈등을 넘어서 가치갈등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

갈등으로 확대될 때, 갈등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해결 가능성도 불투명해

진다. 원자력의 경제성 논란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가치갈등의 차원을

넘어 정부는 물론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까지 합종연횡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갈등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 세력 간의 논

쟁 구도는 조정이나 타협 없는 대결적 양상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원자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 없이는 원자력 르네상스도 불투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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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 전력공급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부 또는 정

도가 핵심 이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양론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쟁의 준거라고 할 수 있는 옹호론자들

의 핵심 논점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반론의

시각과 주장들을 몇 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옹호

및 비판 세력들의 원자력 경제성을 둘러싼 논점들을 토대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Ⅱ. 원자력 발전원가: 경제성 논쟁의 준거

원자력발전은 매우 저렴한 연료비에 기인한 총발전비용이 낮기 때문에 화

력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발전 방식으

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원자력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준거로

‘발전원가’(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발전원가는

전력생산을 위해 지출된 총비용을 생산된 전력량으로 나누어 얻어진 ‘원

/kWh’의 수치를 말한다.

발전원가는 활용 용도에 따라 회계적 측면의 ‘실적발전원가’와 경제성 검토

용의 ‘계획발전원가’ 또는 ‘평준화발전원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적

발전원가’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실적관리 및 경영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용

되며 1년 단위로 매년 산출된다. ‘평준화발전원가’(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LCOE)는 발전소의 전 수명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된 비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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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이용하여 단일 가격으로 평준화시킨 발전원가이다. 이는 대상 발전

소의 기술적 특성(정기 보수, 사고 정지율, 수명기간, 이용률 등)과 경제적 변

수(할인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56).

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는 원자력의 발전원가 산출에 기초하여 다른 발전원

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2) 따라서 발전원가 산출에 고려되는 비용 요

소들이 원자력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원자력의 경제성을 결정하

는 요인은 크게 고정비(Fixed costs)와 변동비(Variable costs)로 구분된다. 고

정비에는 건설비(Overnight cost와 IDC: 순건설비 및 건설중이자)와 폐로비

및 고정운전유지비가 포함되고 변동비에는 변동운전유지비 및 연료비가 주요

비용요소로 포함된다(이근대․박정순, 2005: 98-91; Thomas et al., 2007:

25-28; Thomas, 2010: 16-27; IEA and OECD NEA, 2010: 41-45).

발전원간의 경제성 비교는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수행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전력거래소가 수립하며, 전

력수요를 고려하여 어떤 발전원을 어느 시기에 어디에 놓을지를 결정한다.

[그림 1]과 <표 1>은 모두 IEA와 OECD NEA가 분석한 한국의 주요 발전

원에 대한 평준화발전원가(LCOE) 비교 결과이다. 우선, [그림 1]은 할인율 차

이에 따른 LCOE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원자력의 경제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할인율을 5%로 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10%로 할 경우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든다. 할인율 적용의 차이에

따라 발전원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로 건설기간이 긴 발전원의 경우 할

인율 증가에 의해 건설중이자(총투자비용에 포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 그동안 많은 연구자와 기관들이 원자력과 타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했다. 이에 대

해서는 Thomas et al.(2007: 32-3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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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발전원별 평준화발전원가 비교

할인율 5%의 경우                     할인율 10% 경우

자료: IEA and OECD NEA(2010: 75).

한편, <표 1>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

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반면, 연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비용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Base load)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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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경제성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

적인 요인을 연료비에서 찾는다(이근대․박정순, 2005: 92-94).3) 다른 발전방

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비와 오랜 건설 기간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경제성을 옹호하는 세

력들은 원자력발전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신에 원자력발

전은 발전 연료인 우라늄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석유나 천연가스로 가동되는 발전소의 경우, 건설비가 원자력발

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지만 연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연료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발전원가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

제적인 정치적․경제적 위기 발생시 가격 급등의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연

료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발전원가도 상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연료가 싸고 공급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10.2%) 발전원가에

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보다 안정

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최근 표준형 원전의 반복 건설로 건

설기간이 단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원가 산정시 중요한 요소인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원자력의 경제성에서 더욱 유리해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3) 이근대․박정순(2005: 94-105)은 연료비의 측면에서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

스, 미국, 체코, 캐나다의 원자력, 가스, 석탄의 경제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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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자력 경제성에 대한 반론

원자력의 경제성에 반론을 제기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정부와 발전회사가

주도해 온 원자력의 경제성 담론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 온 ‘발전원가’ 계산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발전원가에 근거한 원자력의 경제성은 “원자력 찬

성측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는 악의적 일

반화”(이진우, 2007)일 뿐이며, 그동안 “주입식으로 교육돼 왔던 원전 신화”

(이인숙, 2011)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총론적으로 볼 때, ‘발전원가’에 근거한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은 비

용 요소의 미합의로 인한 ‘숨은 비용’(hidden cost)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원

자력 비판세력들은 발전원별 발전원가가 원자력에 불리한 비용 요소들은 의

도적으로 배제하고 유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발전원가 계산에 어떤 비용 요소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따라서 기존의 발전원가 산출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윤순진, 2003: 368; 변진경, 2011). 원자력

비판세력들은 기존의 발전원가 산출이 건설비․연료비․운전유지비 정도만

반영한 가격을 기준으로 타 발전원보다 원자력의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

한다면서 폐로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보상비, 원전사고 보상비

등까지 포함하면(이헌석, 2011; 변진경, 2011; 이중원, 2011)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신화는 완전히 무너진다”(이진우, 2007)고 주장한다.

그리고 ‘숨은 비용’의 문제와 연관된 발전원가 산출의 절차적 문제도 비판

의 대상의 하나이다. 비판세력들은 전력거래 단가의 수치만 밝힐 뿐 어떤 방

식으로 산정했는지 제대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적절한지 검정

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변진경, 2011; 이인숙, 2011). 즉 ‘숨은 비용’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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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거나 원가 이하로 잡혀 계산됨으로써 발전원가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헌석, 2011). 이러한 비판세력의 주장은 발전원가 산정 과정의 투

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한편, 각론적으로 발전원가에 근거한 원자력 경제성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이 건설비용, 건설기간, 이자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전원가의 경제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비판 세력들은 “원전 건설비용이나 대출이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의 기복이 심하다”(이인숙, 2011)면서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비교해도 “경쟁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수준”(유정

민, 2011: 6)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자

료가 MIT(2003; 2009)의 연구보고서이고, 이외에도 비교 자료로 영국왕립공학

회(RAE, 2004), 캐나다에너지연구소(Ayres et al., 2004), 시카고대학(Tolley et

al., 2004)의 연구결과 등이 이용된다.

원전 건설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인용례를 보면, 우선 원자

력의 발전 단가가 2003년의 6.7센트/kwh에서 2009년 8.4센트/kwh로 더 올랐

는데(MIT, 2009: 6), 그 이유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전 건설비용이 큰 폭으

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다(변진경, 2011). 또 일본․한국․미

국 등의 원전 건설비용을 토대로 “원전 건설비용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

다”(MIT, 2009: 6)는 점도 덧붙인다(이인숙, 2011). 이외에도 건설비가 실제

공사 이후에 당초 계약 금액보다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다(유정민, 2011: 7).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비 상승의 대표적 사례가 핀란드의

오킬루오토(Olkiluoto) 3호기 건설 공사이다(Schneider et al., 2009: 45-46). 이

처럼 막대한 건설비의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광범위한 정부의 보장

과 보조금(government guarantees and subsidies)이 제공될 경우에만 건설될

수 있다”(Thomas, 2010: 54)는 하인리히 뵐 재단의 지적을 강조한다(변진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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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자력 경제성에 대한 반론의 핵심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사후

처리 비용의 낮은 단가책정 문제를 지적한다.4) 비판론자들은 원전사후처리

문제를 원자력발전 특유의 문제로 부각시킨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

들과 달리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과 폐로 작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

적․경제적 사후책무(liabilities)를 남기게 된다”(에너지시민연대, 2003)고 하면

서, 방사능 오염물질의 제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헌석, 2011;

이중원, 2011; 조한일, 2011; 변진경, 2011). 실제 처리 비용도 세계적으로 관

련 연구와 처리 경험이 축적되면서 당초 예상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 등은 처분비용 산정 초기에 비해 최근 들어 그

비용을 대폭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한다(하승수, 2004; 에너지시민연대, 2003).

또 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연구가 경제성 없는 투자라는 비

판도 있다(프레시안, 2011/11/25).
요컨대, 일부 반론자들의 경우는 기존 원자력 발전원가에 이 비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변진경, 2011), 대부분의 경우 원전 건설

초기의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산정치를 현실화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정한 사후처리 비용

도 해체 기준과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에너지시민연대, 2003; 조한일, 2011). 따라서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적정성 문제로 인해 기존과 같은 방식의 발전원가 계산으로는 사실상

원전의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중에서도 폐로비용의 경우 최근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 반론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동안 여러 반대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지만,5) 최근 환경운

4)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2008년에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에 근거하여 크게 세 분야, 즉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원전해체 충당금으로 구분된다.

5) 그동안 폐로비용 추정에 대해서는 에너지시민연대(2003)가 발표한 바 있다. 즉 폐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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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합․국회의원 강창일(2011)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로 문제를 다루면서 쟁점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자

료집은 OECD/NEA(2003), IEA(2001),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환경기술원

(2005), 그리고 지식경제부(2008) 고시 등을 토대로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비

용을 최소 2,211억 원, 최대 9,861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

한다. 한편, 변진경(2011)은 <표 2>와 같이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사후처

리비(폐로비,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중저준위폐기물처분비 등)를 산정했다. 원

자로 21기를 모두 폐로하고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밀봉․압축․냉각․수송하

는 데 15조 7,02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2> 국내원전 사후처리비 산정

원전 호기수 폐로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비용***
총비용

고리 4 1조 1,719억 원 1조 9,003억 원 1,856억 원 3조 2,578억 원

신고리 1 3,736억 원 0원 3억 원 3,739억 원

월성 4 1조 1,678억 원 2조 8,734억 원 467억 원 4조 879억 원

영광 6 2조 2,042억 원 1조 8,601억 원 968억 원 4조 1,611억 원

울진 6 2조 2,042억 원 1조 5,465억 원 712억 원 3조 8,219억 원

총합 21 7조 1,217억 원 8조 1,803억 원 4,006억 원 15조 7,026억 원

* 2003 OECD 보고서 기준

** 2011 원전별 누적 핵연료 기준(한수원 자료) 다발당 4억 1,000만 원(지경부 고시 기준)

*** 2011년 8월 누적 폐기물 기준(한수원 자료) 드럼당 455만 원(지경부 고시 기준)

참조: 억 단위 미만 버림

자료: 변진경(2011).

으로 1,600억 원(2003년 물가로 2,200억 원)이 산정되어 있으나 국제전문기관들이 발표

한 산정치에 따르면 평균 3,600억~6,000억 원(IEA, 2001) 또는 약 3,800억 원(OECD

NEA, 200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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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비용 산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도 원자력 경제성 비

판 근거의 하나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은 원자로형, 용량, 폐로방식,

기간 등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수준,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

인건비, 보험료와 각종 공사비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국회의원 강창일, 2011: 8; 이헌석, 2011). 비판론자들은 특히

우리처럼 폐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 추정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도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

장한다.

이상과 같이, 원전사후처리 비용 문제는 국제적인 연구결과와 그에 따라 적

용된 외국 사례들에 비해 낮게 산정됨으로써 원자력 발전원가가 왜곡되어 있

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는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상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6) 원전해체충당금의 경우,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원

자로 한 기당 3,251억 원의 폐로비용이 적립되고 있지만, 이 비용의 적정성

문제만이 아니라 해체 비용이 별도로 적립되어 있지 않고 장부상의 부채로만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원전 해체 시점이 되면 그 비용이

부채로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압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정

금액보다 커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

한다(환경운동연합․국회의원 강창일, 2011: 19; 이헌석, 2011).

셋째, 원자력 관련 사회․환경적 비용과 기타 비용이 발전원가 산정에 포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에 유리한 탄소비용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한 인체피해와 같은 발전의 외부비

용을 포함한 사회환경비용(Social-environment cost)(이유진, 2008)이나 핵폐

6) 원전사후처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방사성동위원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충당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전해체 비

용은 한수원이,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

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4,043억 원, 사용

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4조 8,310억 원, 원전해체충당금은 4조 9,555억 원이 적립되어 있

다(환경운동연합․국회의원 강창일, 2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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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보관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비용(이인숙, 2011)은 전혀 고려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또 원전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교육과학기술

부와 지식경제부의 막대한 연구개발기금이 원자력 경제성을 평가할 때 고려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이헌석, 2011; 조한일, 2011; 김종훈, 2011).

이외에도 전력기금에서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사용되

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성 홍보비”(이헌석, 2011) 문제도 제기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이 원자력 경제성 평

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헌석, 2011).

결론적으로, 원자력 경제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은 대규모 건설비와 장

기간의 건설기간, 갈수록 늘어나는 막대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추산조차 어려

운 환경비용과 갈등비용 및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원전은

결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검토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발전원가 계산시 고려된 비용 요소들의 종류와 정도

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발전비용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할인율, 원전 가동률, 수명, 해체방식과 비용 규모, 임금, 물가변동,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개별 요인들을 어느 정도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발

전원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는 발전원별 할인율 차

이, 연료 가격의 변동성, 발전원별 사회적 수용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처리 비용이나 연구개발비, 각종

안전대책비, 운전사고로 인한 비용, 대국민 홍보비, 원전 관련시설 지역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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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비용 계산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발전원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윤순진, 2003: 368). 이러한 총론적 측면에서의 원자력 경제성의 문

제는 각론적인 비용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발전원가

산정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로, 원전의 건설단가가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

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원전 건설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중국의 수요증가에

따른 급속한 재화가격 상승,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장비 및 설비 부족, 원자

력 기술과 신규 원자력 기술자의 부족, 달러화 약세, 보수적인 건설비용 예측

방법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Thomas, 2010: 50),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비

용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루츠 메츠, 2011: 9). 반대론자들은

MIT(2003; 2009), 영국왕립공학회(RAE, 2004), 캐나다에너지연구소(Ayres et

al., 2004), 시카고대학(Tolley et al., 2004) 등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과다한

원전 건설비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국가별․부지별․사업여건별․공급범

위별로 건설비 단가 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산정 및 상호비

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원전 설계가 과거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효과

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Thomas, 2010: 49),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건

설 경험도 건설비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표 3> 주요 경쟁노형별 건설단가

구 분
APR1400

(한국)

ACR1000

(캐나다)

EPR

(프랑스)

ABWR

(일본)

AP1000

(미국)

건설단가(U$/kW) 2,085 2,800 3,400 2,900 3,582

자료: WNA(2010. 7); 백훈(2011a: 7) 재인용.

우리나라의 주력 노형인 APR1400의 경우, 기술과 경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건설단가를 $2,085/kW(신울진 3, 4호기 기준)로 낮추었다. <표 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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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A(World Nuclear Association) 자료에 따르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사업자들은 차세대 대용량 원

전(1400MW, 1500MW) 개발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건설단가 저감, 공기 단

축을 통한 건설이자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건설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백훈 2011a: 7). 또한 원자력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간이 매우 길고,

초기 투자비가 큰 발전원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의 비중이 타 발전원에 비해 월등히 낮아 연료 수급이나 연

료가격 변동이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표 3>에서 제시된 원전건설단가는 국가별로 그리고 노형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유사한 가격대를 보인다. 이 가격이 원전의 해외수출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 발전원과의 비교우위를 점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이 가격을 수출을 위한 건설단

가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원전사후처리 비용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원전사후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게 되

므로 미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된 수익으로부터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처리 사업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한 후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그 비용을 배분한다. 원자력 발전원가에 원전사후처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이하 방폐법 )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철

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즉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

후핵연료 부담금 및 원전해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폐법 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관한 규정이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논쟁의 쟁점은 그 비용의 적정성이다. 원전사후처리 비용은 방폐법 제14

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따라 ‘원전사후처리비용 산정위원회’에서 주기

적인 검토를 통해 그 비용을 결정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산정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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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정성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기존의 충당금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형태로 바뀌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설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실화했다.7) 그리고 과거 산정기준이 없었던 비원전

방사성폐기물과 충당금으로 관리하던 원전 방사성폐기물을 통합하여 비용체

계를 일원화했다(원전사후처리비용 산정위원회, 2008: 5-11, 16-17). <표 4>는

방폐법 하에서 새롭게 산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단가이다.

<표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내역

구 분 내용 드럼당 관리비용 단가

동굴처분시설 건설비용 1,915억 원/10만 드럼 192만 원

공통시설 건설비용 9,505억 원/80만 드럼 119만 원

운영비용 182억 원/13,000 드럼* 140만 원

폐쇄비용 351억 원/80만 드럼 4만 원

합 계 455만 원

* 연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 80만 드럼/60년 = 13,000드럼/년

*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637,500원)는 별도

둘째,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역시 기존의 충당금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

형태로 바뀌었고 이 비용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처분단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개발연구 결과인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표 5>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산정 내역

이다. 이 부담금의 규모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민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담금의 규모에 대한 재산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경우 과거 200ℓ 드럼당 385만 원이던 것을 4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원전사후처리비용 산정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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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산정 내역

구분
비용(억원)

경수로 중수로

중

간

저

장

부지선정/건설/운영 17,710 4,440

수송/연구개발 6,910 1,535

소계 24,620 5,975

중간저장 단가(kgU) 20만 원 7만 원

처

분

부지평가/연구개발 9,479 3,537

부지확보/처분시설건설/운영 131,679 47,799

처분시설 폐쇄 2,658 501

소계 143,816 51,837

처분 단가(kgU) 75만 원 23.5만 원

관리비용 단가(kgU) 95만 원 30.5만 원

*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식으로 50년 동안 중간저장 후 처분하며, 중간저장시설은

‘16년부터 50년 동안 별도 부지에 2만 톤(경수로 12,000톤, 중수로 8,000톤) 규모로

건식저장

* 처분시설은 ‘4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초기 20년 중수로 연료 11,500톤, 이후 30년

동안 경수로 연료 22,500톤 등 총 34,000톤 처분 후 10년간 시설 폐쇄

셋째, 원전해체 충당금은 해외 원전해체 사례(웨스팅하우스형 900MWe 경

수로)를 기준으로 운영 종료 후 10년간 밀폐 관리 후 3년 동안 해체하며, 해

체폐기물 처분비는 호기당 14,500드럼에 여유도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되었다. 그에 따라 호기당 기준으로 밀폐 관리에 1,436억 원, 철거에 1,089억

원, 폐기물 처분에 726억 원으로 총 3,25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PWR)와 중수로(PHWR/CANDU)의 경우 OECD/NEA

(2003)는 각각 336$/kWe(표준편차 205), 378$/kWe(표준편차 74), 미국의 연

구결과(Dominion Energy Inc. et al., 2004)는 관점에 따라 각각 298～475

$/kWe, 212～337 $/kWe로 평가되었다. 설정된 금액인 3,251억 원을 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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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내 적용단가는 302$/kWe로 평가 되었으며, 이

금액은 해외에서 산정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김승수 외, 2008: 63; 최종원,

2011: 11).

<표 6> 원전사후처리충당금/기금의 적립 현황(2011. 6. 30 기준, 억원)

구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원자력

발전소

해체비용
충당부채 기금납부

사용후핵연료

(’09.1월 이후

발생분)

미지급금**

(’09.1월 이전 발생분)

원금 이자

충당액 5,146 15,128 39,250 - 49,562

사용액 825 277* 6,617*** 3,487**** - 7

잔액 4,043 8,511 35,763 4,036 49,555*****

* 사용액 : 2009년 1월 이전 방폐물처분장 부지선정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2010년

12월 2,000 드럼 이송분 정부 기금납부 및 운송비

** 방폐법 시행(’09.1월) 이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비(5년간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14년부터 15년간 원금 균등분할 납부, 충당부채에서 미지급금으로 전환)

*** 기금 납부

**** 중저준위방폐장 부지확보비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련 연구비, 조직운영비 등

***** 사용액 : 원전 해체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

자료: 백훈(2011b: 6-8) 참조 작성.

<표 6>은 최근까지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및 기금의 적립 현황이다.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산식에 의해 산정된 당해 연도 충당금은 발전원가에 반영되

어8) 전력수요자로부터 전기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백훈, 2011b: 8; 최종원,

2011: 5). 그리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및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용의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다. 미국은 12만 톤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96.2b

$(약 102조 원)의 비용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88만 원/kg이

8) 2010년도의 원전사후처리비용이 발전원가에 반영된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137.8억 원,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4,538억 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2,534

억 원 등이다(백훈, 2011b: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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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95만 원/kg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정부에 1mill(약

1.1원)/kWh 납부하고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370만 다발 처분에 16.2bC$(약

18.4조 원)의 비용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497만 원/다발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579.5만 원/다발을 산정하고 있으며, 2002년 정부에

550MC$ (6,247억 원) 납부 후 매년 110MC$(1,249억 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백훈, 2011b: 8).

이상에서 볼 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현재 건설 중인 10만

드럼 규모의 시설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용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관리비용을 산정하고 있

어 비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도 한국형 사

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지속적인 비용국산화를 통하

여 그 신뢰도를 향상시켜가고 있다. 다만, 부지확보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부지확보와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지역 지원비 등 사회적 비용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전해체충당금의 경우도 발전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설정된 금액도 해외의 원전해체비용 금액 범위에 포함되어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국내 비

용단가로 산출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최종원, 2011: 12).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원전사후처리 비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

에서 보듯이, 2008년 방폐법 제정 이후 비용 산정기준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 기준의 변화가 이해관계의 논리

가 아닌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 가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 건설비용 등 관리사업의 비용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충당금의 적정성 여부와 충당금 산정식의 적합성의 경우, 향

후 국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

연성도 담보되었다.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적립을 위한 제도 변화도 주목할 만

하다. 방폐법 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발전사업자가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회

계상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재원을 적립해 나가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를



에너지경제연구 ●  제11권 제2호

－ 210－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전기사업법 에서 관리되던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충당금과 사용후핵연료 충당금은 각각 기금과 부담금 형

태로 바뀌었으며, 원전해체 비용은 기존의 충당금 형태를 유지하도록 법이 개

정되었다. 기존의 충당금 체제에서는 충당금 재원을 현재의 경영활동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소요비용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

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방폐법 제정

을 통해 원전 해체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비용을 기금화 했다.

요컨대, 원전사후처리 비용 문제는 2008년 방폐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충당금 관리의 투명성과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충당금 산정식의 유연화,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비용의 기금화

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길을 텄다.

세 번째로, 원자력발전량 1 kWh당 1.2원으로 적립되어 원자력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역시 원전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비용은 원전운

영비에 포함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나 이 정도의 규모는 다른 비용요소

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포함 여부가 수치상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한다.

네 번째로, 경제성 비교를 위해서는 발전원별로 가상의 표준발전소(Standard

plant)를 상정하고 비용요소를 고려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이력이 포함된다. 예

를 들어 발전소를 건설하고서 전 출력(Full power)으로 1년간 운전한 경우와

출력이 증감되면서 이용률이 낮은 경우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식은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전 출력으로 운전한다고 보고 경제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과는 매우 일

치하나 LNG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렇게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운전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비교 방식이 원자력발전에 결코 유리한 방식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검토될 문제는 원자력 관련 사회적 비용과 기타 비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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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론자들의 지적 중 원자력발전의 광범위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의 문제까

지 비용으로 고려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적

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비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과 부지 확보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역

지원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최종원, 2011: 12). 또한 핵폐

기물 저장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안전성 강화비용의 상승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인해 늘어

나는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이 넘어야 할 주요한 당면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백훈, 2011a: 17).

이외에도 많은 비용요소들이 거론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

고로 인한 환경의 위해에 대해 어떻게 비용 측면에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원전 반대론자들은 무한대의 비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 관점에

서 이에 대한 타당한 고려방식은 보험료의 수준일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험료의 인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보험료가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원자력과 관련된 포괄적

이고 다양한 사회적 및 기타 비용까지 모두 발전원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면, 이는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변이라기보다

는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기 위한 억측이라고 생각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만약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

적․기타 비용까지 발전원가에 고려해야 한다면, 원자력의 간접적 경제효과나

외부경제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물가가 약 3배 오르는

중에도 전기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것도 원자력 발전 덕택이라 볼 수

있다. 또 생명공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도 간과할

수 없는 원자력의 효과라고 할 것이다(박창규, 2005).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

심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자력의 효과이다. 이처

럼 원자력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사회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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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갖고 있다.

원자력은 반대론자들의 지적처럼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창출한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사회적 비

용과 기타 비용의 발전원가 포함 여부의 문제는, 거시경제효과니 외부경제효

과의 포함 여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논쟁 해결을 위한 과제

서론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면,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는 단순히 발전원가

의 계산 문제를 둘러싼 원자력 옹호세력과 비판세력 간의 갈등문제에 국한되

지 않는다.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에는 발전원가 산정과 관련된 각종 비용 요

소의 포함 여부와 정도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CO2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공급, 하계 및 동계 전력부족 사태, 화석

연료 고갈문제 등과 같은 국가 에너지 계획 및 인프라와 같은 거대 이슈들까

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에는 원자력발전의

지속․확대를 지향하는 ‘친 원자력 세력’과 원자력발전의 재검토․폐쇄를 주

장하는 ‘반 원자력 세력’9)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향후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과 전력정책의 수립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이 논쟁

의 합리적 해결 내지는 관리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문제제기나 비판의 경우는 그동안 변

9) 반 원자력 세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과 녹

색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삼척 핵발

전소 유치 백지화위원회와 ‘영덕 핵발전소 반대 500인 결사’ 같은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

는 연합조직의 형태로 대규모화되고 있다. 2011년 3월 50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대지

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었고, 이 조직을 기

반으로 40여개 단체로 재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2011년 6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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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발전원가 산출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외국의 선행연구와 사례들을 토대로 세계적 추세에 조응한 건설

적인 지적과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에 관한 검

토를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될 문제는 원자력 경제성에 관

한 옹호 및 비판 세력 간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실, 발

전원간의 경제성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비교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단지 각각의 발전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찬반세

력 간의 소통 문제는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

이며, 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경제성’의 개념에 대한 미합의가 논쟁의 초점을 흐려지게 하고 있다.

경제성 개념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주로 발전원가 산출에 초점을 맞춰 최소비

용 최대효과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옹호론자들은 경제성장의 동력원, 전기요

금 안정화,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경제성 개념에 주목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초점의 문제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국가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발전사업자, 즉 기업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미합

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적 시각에서의 경제성은 이윤창출이 가

장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발전원가에서 타 발전원에 대한 원자력의 우위

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에너지원 선택에서는

기업 경제성을 넘어서는 국가 경제성의 개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

라서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은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창출이라는 ‘협의의 경제

성’과 함께 미래 전력수요의 전망과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기후변

화 대응전략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국가의 전략적 차원까지 고려한 ‘광의

의 경제성’ 사이에서 개념적 합의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전원가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장하는 근거자료 인용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제 에너지 전문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원자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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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과 발전원가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산출했고, 상이한 연구결과도

비일비재하다. 발전원가에 접근하는 관념이나 시각, 방법론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내 원자력 찬반세

력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원가 산정의 문제점이나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자신들의 주장에 합치되는 자료들만 편의적으로 이용함

으로써 객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논

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 인용하는 경우도 있

다. 근거자료 인용의 객관성 없이는 상대방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원자력 경제성에 관한 보다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 관련 정보와

자료 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

통의 필요성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최근 원자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나 갈

등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에 극

명하게 배치되는 주장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핵과 탈핵을 주장한다.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은 이러한 양극적 대립구도에 함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옹호론자들은 원자력의 경제성을 연료비와 에너지 안보에, 반대론자들은 원전

사후처리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착목하여 자기 주장의 논리 강화에만 집

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의 경제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

쟁은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찬반 양측 모두 이상주의적 극단보다

는 현실주의적 상호 수렴이라는 관점에서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도 논쟁의 근본적인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치열한 정책논쟁의 경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나 정부와 여․야당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정부 대 NGOs 또는 국민이라는 대

립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간의 논쟁은 종종 국익과 유리된 결정

으로 귀결되거나 대규모 저항으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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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은 아마도 정책소통의 부재나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

명한 사례일 것이다. 이미 원자력 부문에서도 과거 방폐장 건설 갈등으로 유

사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논쟁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인 정부의 대국민

책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의 팽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발전원가 산출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산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하고 있

다. 비판론자들의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비판론자들의 문제제기와 요구

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발전원가 산출 과정에 원자력 비판론자들을 어떻게 수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경제성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사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정

부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발전단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했다. 이 위

원회는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했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

여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

한 합의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성춘, 2012).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한국 원자력계가 직면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

분한 참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는 정부의

기존 일방적 주장의 답습을 넘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한 반대 측과

의 소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접수일(2012년 2월 27일), 수정일(2012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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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bate on the econom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deepen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coupled with the 

nuclear safety issues. It is relat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nuclear power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with other power 

sourc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arguments regarding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elements and identifies the 

misunderstood and/or the unresolved issues. Based on the analyses, it 

attempts to suggest proposals for the constructive and ration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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